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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부는 비수도권지역의 경제성장정책으로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시군구 특화 산업을 육성

해 왔다. 본 연구는 법정인구감소지역 80개와 주변 기초자치단체 34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비수도권지역의 경제성장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법정인구감소지역여부와 지역경제성

장의 관계, 창조자본수준과 지역경제성장의 관계, 창조자본의 조절효과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법정인구감소지역여부는 지역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쳤으며, 창조자본 수준 역시 지역

의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법정인구감소지역여부가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창조자본수준이 조절하였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법정인구감소지역에서도 창조

자본이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정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 지역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내 창조자본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단기적 측면의 

인프라 확충보다는 장기적 측면의 Value-chain Nest 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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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ive governments have fostered specialized industries centered on 

knowledge-based industries as economic growth policies for non-metropolitan 

areas.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economic growth policies in 

non-metropolitan area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80 statutory depopulated 

areas and 34 surrounding basic local governments. To this end,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utory depopulation areas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creative capital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creative capital.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esence 

of statutory depopulation areas had an impa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the level of creative capital had a positive impa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In addi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evel of creative capital moderated the 

effect of statutory depopulation on regional economic growth. In other words, 

even in statutory depopulation areas, creative capital was a positive factor for 

regional economic growth. Therefore, for regional economic growth in 

non-metropolitan areas, including statutory depopulation areas, it is necessary 

to activate local creative capital, and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create 

a long-term Value-chain Nest.

 Keywords: Population Decline, Economic Growth, Knowledge-based Industries, 

Creative Capital, Rural Decline Response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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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이 처음 출간되었던 2015년 경 국내에서 인구감소의 문제는 

비수도권, 즉 지방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문제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던 시점이었다(이경은･김순은, 2015; 김덕준, 2015). 그러나 그로부터 단 6년이 지난 

2021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서 대한민국의 인구가 72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인구’ 문

제는 더 이상 비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한국경제, 2022-07-28). 

이와 같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2022년 5월 국회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

키며, ‘법정인구감소지역1)’ 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법제화 하였다

(김지영 외, 2022). 그 결과 2023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7,500억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

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입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

다. ‘지역 주도의 상향적 접근방식을 통해 단순 인프라 구축이 아닌 인구활력 증진을 위한 지

역 내 생활인구 확대정책안 발굴 및 추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취지(김원중, 2021)’에 

부합하는 사업이 무엇이고 법정인구감소지역이 그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

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지금까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은 ‘균형발전’이라는 큰 비전 아래에 지역 산업을 육성함으로

써 인구를 유입시키고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꾸러미로 구성되어 왔다(양오석･

정무섭, 2021; 오은주, 2013; 권오혁, 2007). 각 정부의 비전에 따라 방식의 차이는 있었으나,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비판적인 편이다(김태경 외, 2013).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 유입 및 세

수 증가와 같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가속화

되었다(안아림 외, 2019; 남형권･서원석, 2018; 구교준･조광래, 2008). 이러한 현상에 대해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 주도의 하향식(Top-Down) 접근에 따라 지역별 산업이 선정

되었다는 점, 지역 내 가치사슬(Value-chain) 형성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

다(최문형･정문기, 2021; 전미선･한승혜, 2020; 박창현･방형욱, 2019; 김민곤 외, 2017). 결

국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 해결은 요원한 상태이다. 특히 법정인

구감소지역과 같이 경제활동인구기반이 부족하고 교통인프라 등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지역발전정책의 효과는 더욱 제한적이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

1) 현재 정부에서 법정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비수도권 기초지자체 중 89개에 해당하며, 총 8개의 

인구 관련 지표를 종합하여 선정되었다(행안부, 2022). 이들 지역들은 해당 지표들을 종합한 ‘인구감소 

지수’를 통해 선정되기 때문에, 지역 간에는 지표와 관련하여 지역 내 인구 및 경제 활력 측면에서 유사성

을 가진다(정주원･이아라,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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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단지 법정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이었던 지식

기반산업 중심의 경제성장추진 정책2)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법정인구감소지역이 어떤 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성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지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

구는 법정 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특히 이 관계에서 

창조자본(Creative capital)3)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법정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지정되지 않은 지역 여부에 따라 지역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이러

한 비수도권 중소 쇠퇴지역에서 과연 창조자본이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법

정 인구감소 지역 여부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창조자본이 조절효과를 가지는

가? 본 연구의 결과 도출되는 법정인구감소지역에서 발생되는 창조자본의 조절효과는 인구감

소지역이 사업을 발굴･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

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지니며, 창조자본의 국내 적합성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확장하는 데 대해서도 학술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논의 및 가설의 설정

1.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경제성장정책과 창조자본

1) 비수도권 도시의 경제성장정책에 대한 고찰 

노무현 정부 이후 비수도권 기초지자체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성장정책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한 ‘시군구 특화산업 육성’이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 내 연고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역 내 혁신 역량

의 강화를 추진하였고, 산업적으로는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①풀뿌리 기업 육성, ②지역연

2)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지자체 단위의 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써 ‘혁신(Innovation)’을 중요 성장키워드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정부는 지식기반산업을 중심

으로 한 경제성장 추진을 위해, 혁신 및 기업도시, 지역연고특화산업, 지역전략산업 등 다양한 정책을 

비수도권 중소도시들에 투입해왔다(김규환･박인권, 2018; 장재홍･유이선, 2017). 

3) Florida(2002)와 Mcgranahan & Wojan(2007)의 창조계층(Creative Class)와 Hawkins(2001)의 

창조경제(Creative Economy) 등에 기반한 이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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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업육성, ③지역혁신센터의 조성을 포함한 정책이 포함된다. 즉 산업측면에서는 제조업이 

아닌 지식기반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지역 내 혁신역량의 조성 및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

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송우경 외, 2020; 김현호 외, 2017; 오은주, 2013). 

이는 수도권에 비해 인구 및 산업 규모가 열악한 비수도권 중소도시들의 경우, 산업 경쟁력

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혁신

(Innovation) 및 기술진보(R&D)를 이루는 것이 지식기반산업의 주요한 성장요인이기 때문

이었다(Stiglitz, 2011; Romer, 1990; Schumpeter, 1942). 따라서 역대 정부는 수도권 대

비 취약한 지역 내 혁신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지

역 내 가치사슬(Value-Chain)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유입 기관 및 산업체

를 대상으로 하는 R&D 정책 지원을 비롯한 각종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장재홍･유이

선, 2017). 이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 <그림 1> 및 <표 1>과 같다. 따라서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내의 비수도권 도시 경제성장정책은 지역 내에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창조자본을 

구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역대 정부별 지역 경제성장 정책의 변화

<표 1> 역대 정부별 지역 경제성장 정책

정부 구분 사업 목적 및 내용

노무현
지자체 연구소 

육성(RRI)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 연구소 육성

김대중

노무현

지역혁신센터

조성(RIC)

지역 R&D 기반조성 및 관련 기업 지원을 통하여 지역 혁신역량 향상 및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노무현

지역연고

산업육성

(RIS)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고부가가치 산업(지식기반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지역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내 기존 산업을 대상으로 산업 전환을 위한 

관련 재정･제도적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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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형(2016), 김현호 외(2017), 송우경 외(2020)에서 재발췌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정책 꾸러미들이 비수도권 기초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경제성

장을 이끌어내는가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견해가 모두 

나타나고 있다. 먼저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정책집행 이후 지역 내 경제 규모가 증가하였다는 

점과 함께 관련 산업의 종사자 및 유입 인구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양오석･정무섭, 

2021; 이재득, 2021; 정진원 외, 2019; 이장균, 2018; 차화동 외, 2014; 김헌민･박윤경, 

2013; 최남희 외, 2013). 

반면, 부정적인 결과를 언급한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산업의 파급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

나며, 그 원인이 지역 내 산업구조와 선정･육성된 산업 간 적합성이 부족하다는데 있다고 지

적하였다(양오석･정무섭, 2021; 이재득, 2021). 또한 지역 및 인구의 규모와 사회구조의 차

이에 따라 정책 효과에 차이가 있으며, 지역 내 경제성장 역시 질적 측면을 살펴보면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며, 특히 지식기반산업이 성장하면 나타나게 되는 지역 내 산업구조의 고도화

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연구들이 존재했다(전미선･김정숙, 2021; 전미선･한

승혜, 2020; 박관아 외, 2020; 김민곤 외, 2017).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종합･정리해보면 비수도권 기초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지역 산업 특화 

및 혁신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일련의 정책꾸러미들이 투입되었으며, 특히 산업적 측면에

서 지식기반산업과 같은 규모의 경제 및 수확체감의 법칙에 크게 제약받지 않는 산업을 중심

으로 하는 정책들이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책 효과에서도 지역 내 경제규모가 증

정부 구분 사업 목적 및 내용

노무현
공공기관

연계사업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민간기관을 활용한 인재양성 및 R&D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거점산업육성 및 지역혁신역량 제고

이명박
지역특화

산업육성

지역 내 특화산업 관련 혁신역량(관련 인재&R&D 플랫폼)을 활용한 특화산업 

선정･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박근혜 新지역특화사업
시･도 주력(특화) 산업과 연계한 시군구단위의 특화산업 선정･육성을 위해 지역 

내 혁신역량(관련 인재&R&D 플랫폼)의 형성 및 성장 제고 

박근혜 지역 주력산업
지역(시군구) 대표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성장으로 관련 인구(인재)

의 지역 유입 및 지역 경제 성장 유도

박근혜 지역 연고산업
지역(시군구) 대상 특화산업 관련 상품 선정･육성으로 주민체감형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인구(인재)의 지역 유입 유도

문재인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사업

지역별 특성화된 혁신역량(관련 인재&R&D 플랫폼)을 형성･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문재인
지역특화

산업육성+
비수도권 혁신 생태계를 견인할 지역 혁신 선도기업의 형성･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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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고 유입 인구가 증가하였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산업구조의 고도화

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역 내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차이가 나타났다는 부정적

인 결과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원인을 지역별 인구규모 및 인구 구조

에 따른 정책 효과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두고, 인구의 양적･질적 특성에 따른 지역별 경제성

장의 차이가 해당 지역들에 존재하였는가를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판단하였다.

2) 창조자본 

플로리다(2002)가 주장한 창조자본은 근본적으로 세계화의 보편화에 따라 경제 환경이 변

화하고, 그에 따라 경제공간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대두하였다(이철호, 2011). 그는 이른바 지

식기반 산업혁명에 따라,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창조계층이 등장하였음을 언급하면서 

이들의 입지를 토대로 지역경제가 성장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창조계층을 끌어들이는 창조

도시의 요소로서 3T(인재, 기술, 관용)의 수준을 통해 도시의 창조성 지수를 측정하기도 하였

다(Floriad et al., 2015). 플로리다의 경우 이를 인재(고학력자수), 기술(Tech-Poll index), 

관용(게이지수)로 측정하였지만, 측정의 현실적 어려움과 사회적 배경에 따른 변수 적합성의 

문제로 후대의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을 통해 이를 대체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천지은, 

2021; 오은주, 2015).

플로리다(2002)가 주장한 3T의 개념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인재 측면은 특정 인간자본의 

유형을 두고, ‘새로운 양식을 창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었으며, 핵심 창조

계층(super-creative class)과 ‘창조적 전문가(creative professional)’로 크게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Florida, 2002). 먼저 전자의 경우 연구자, 과학자, 문화예술인, 디자이너 등과 

같이 아이디어 및 혁신의 생산자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반면 후자의 경우 법률, 경영, 회계, 

금융 분야에서 전자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오은주, 2015).

둘째로 기술의 경우 플로리다는 혁신의 과정에서 창조적인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중

요하다고 보았으며, “혁신을 단순히 기술 발명의 결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창조적인 인재를 

조직하고 동원하는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혁신의 결과물이 많을수록 해당지역으

로 창조인재들이 집중화되고 그 결과 창조성의 지수가 상승하게 된다고 보았다. 즉 “유출 및 

유입된 인구의 특성이 중요하다”를 강조하였다(Florida, 2005). 예를 들어 미국의 주요 대도시

들(LA, 시애틀, 뉴욕)의 경우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저숙련･저임금 노동자들의 유출

에 의한 것이며, 오히려 고임금･고학력(창조인재) 성격을 갖는 노동자들은 유입되었기 때문에 

이들 도시들이 높은 창조성(1인당 특허 수, 하이테크 산업 생산액 비율)이 높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관용의 경우 혁신을 위해서는 기존 고정 관념에 대한 철폐와 함께 포용성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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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이 높아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가장 혁신적인 가치관의 수용으로 플로리다는 게이지수로 

측정하였으나 다른 연구들의 경우 도가니지수(외국인 비율)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등으

로 측정하였다(천지은, 2022; 이철호, 2011). 기본적으로 관용이란 재능있는 사람들을 모으

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전제로 새로운 혁신을 발굴하여 기술의 발전 및 진보를 이끌어낸다고 

플로리다를 비롯한 일련의 학자들은 주장하였다. 

따라서 창조 자본은 앞서 논의한 비수도권 중소도시에 대한 국내의 경제성장정책과 긴밀하

게 연계될 수 있다. 특히 창조 자본에서 서술하는 고급 인적자원, 즉 창조계층의 지리적 분포

를 인위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해 유입된 인구들을 정주인구로서 정착시키는 정책이 지속적으

로 수행되어 왔고, 관련 통계수집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

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2. 가설의 설정 

1) 인구 특성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법정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인구는 국가 또는 지역 내 사는 사람의 수를 의미하며, 인구의 크기(총량) 및 

구조(cohort)를 통해 양적･질적으로 구성된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채택한 인구감소지수의 

경우 지역 내 인구의 양적･질적 특성을 포함한 8개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를 살펴보면 

지역의 인구활력 및 그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한 지표4)들로 구성되어 있거나(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조출산율), 지역 인구 구조(cohort)에 따른 생산성 및 지역경제 활력을 반영한 지

표들로 구성되었다(청년 순 이동률, 고령화비율, 유소년 비율, 주간인구, 재정자립도). 이를 

나타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인구감소지수 지표 특성

4)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 순 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지표들의 가중 합을 통해 도출된 값으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인구 관련 

유사한 특성을 띄고 있다(정주원･이아라,2022).

특성 지표 세부설명

인구

활력

연평균 인구증감률 지역의 인구활력 및 행정수요 반영

인구밀도
지역의 상대적 인구 규모(밀집도) 변화 및 공간상 집적된 경제활동의 수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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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김현호･박진경. (2019), 박진경･김도형. (2020). 정주원･이아라(2022) 등 연구에서 재발췌 

기본적으로 인구감소 지역들은 지역 간 인구･경제 활력 관련된 지표에서 유사한 특성을 갖

고 있으며, 반대로 비인구감소지역과는 집단 간 차이가 뚜렷함을 기존 연구들에서는 공통적

으로 지적하였다(정주원･이아라, 2022; 박진경･김도형, 2020). 예를 들어 인구증감률 및 인

구밀도에 있어서도 인구감소지역들의 경우 지속해서 마이너스(-) 추세를 나타내지만, 비인구

감소지역의 경우 반대인 플러스(+)추세를 나타냈다. 재정자립도･주간인구 측면에서도 비인구

감소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 간 뚜렷한 차이가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정주원･이아라, 2022).

따라서 이러한 인구의 양적･질적 변화는 해당 지역의 산업 및 경제성장에 대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인구의 양적 측면인 규모의 변화, 인구밀도, 

출산율 등은 대표적인 외생적 경제성장 요인으로 여겨져 왔다(이번송, 2000). 즉 총 인구 수 

및 면적 당 인구의 집적도가 증가하는 것은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가져와 경

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출산율의 증가는 ‘인구배당효과

(demographic dividend) 및 인구 보너스 효과’를 통해 장기적 측면에서 경제성장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보고 있다(임형백, 2022). 

다음으로 인구의 질적 측면이 지역의 산업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인구의 

숫자 그 자체보다는 어떻게 인구가 구성(composition)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임

형백, 2010, 조영태, 2021). 이는 산업･경제학적 측면, 구체적으로 Schumpeter(1942)의 혁

신과 기업가 정신에서 시작해 Romer(1986)의 신 성장론에 이르러 완성된 ‘인적자본론’을 고

려해야 한다는 말이다.

즉 인구 구조에 따라 결정되는 인적자본의 축적이 중요하며, 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은 경제

성장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인적자본 중 기술, 창의력, 지적 재산의 

경우 특히 지식기반산업분야에서 수확체감의 법칙(the law of diminishing returns)을 상쇄

시키는 중요한 생산성 증진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나라 비수도권 중소도시

들의 경제성장을 위해 추진된 지역 특화산업 정책들의 경우 특히 지식기반산업 육성에 중점

특성 지표 세부설명

유소년 비율 향후 지역 노동시장의 변화와 지역침체도 반영

조출생률 지역 인구의 자연적 증감 추이 반영

경제

활력

청년 순 인구이동률 경제활동을 반영한 인구의 사회적 이동 반영

주간인구 주간인구 규모 지역의 소비 및 경제활동 반영

고령화 비율 지역의 복지수요 및 생산성 저하 반영

재정자립도 지방 재정 여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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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었기에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김정홍, 2005; 안두순, 2005). 

따라서 해당 정책의 경제적 성과를 검토함에 있어서 지역적 차이와 함께 경제성장을 확인

하는 인구 지표 역시 다원화할 필요를 시사한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는 법정 인구감소지역

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정책에 기인한 풍선효과에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한 10년 

간 한시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류영아, 2022).

이에 이들 지역들을 중심으로 인구 및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유입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개발 및 발굴되고 있으며, 비수도권 기초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던 

기존 정책들의 후속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현재까지 실시된 가장 대표적인 지자체 발전 및 경제성장 정책들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검토

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가설 1. 법정 인구감소지역 여부가 지역의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법정 인구감소지역 여부가 지역의 양적 성장(1인당 지역총생산)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법정 인구감소지역 여부가 지역의 질적 성장(산업구조 고도화 수준)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창조자본(Creative Capital)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앞의 이론적 논의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창조자본의 수준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 본 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러한 영향이 경제성장의 양적, 질적 측면에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되어야 한다. 이를 반영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 창조자본 수준은 지역의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창조자본 수준은 지역의 양적 성장(1인당 지역총생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창조자본 수준은 지역의 질적 성장(산업구조 고도화 수준)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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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합적 관점(Mixed Approach): 지역산업 육성정책, 지역의 경제성장, 창조자본

지역의 경제성장에 지역산업 육성정책과 창조자본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

행되어 왔지만, 이러한 변수 간 관계를 하나의 모델로 통합하여 살펴보는 대안적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지역 산업육성 정책은 지역 내 산업들이 기반 산업으로써 성

장하여 지역 외부 수요를 흡수함으로써 결국 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김민곤･홍준현, 2012), 따라서 지역별로 선정된 산업들이 외부 지역 대비 경쟁력을 갖추어

야 하는데, 특히 법정 인구감소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와 같은 ‘규모의 경제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R&D 강화와 같은 ‘혁신’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혁신 주체들이 상호 협력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내 존재하는 연구소, 기업, 대학에 

종사하는 혁신 주체들이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 학습하는 사회적 관계의 형성이 

중요하다(장재홍･유이선, 2017).

이때 창조자본이 활성화되면 혁신주체들 간 조율된 행동의 촉진에 의해 능률성 개선 및 지

식의 확산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新성장동력으로서 지역별로 선정된 지

식기반산업 분야의 경우, 생산성의 핵심요인으로 지목되는 지식의 축적과 확산이 깊게 관련

되어 있다. 클러스터의 결속과 산업의 비교우위 측면에서 고려할 때에도 경쟁, 상호학습의 촉

진에 있어서 창조자본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크며, 지역 내 밀집도와 관련된 네트워

크를 통한 혁신주체 간 의견교환의 활성화가 지식 확산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고

려해야 한다(천지은･김민곤, 2022). 

더욱이 창조자본에 의해 형성된 창조성은 자생적인 발전 잠재력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정부 

및 일부 산업에 의존하는 종속적 발전에서 벗어난 지역의 내생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

을 가능케 한다(천지은･김민곤, 2022). 즉 지역산업정책의 투입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

향은 창조자본의 유형별 수준에 따라 조절될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반면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지역 산업정책, 창조자본, 경제성장의 관계에서 변수 

간 인과성을 검증하기보다는 일차원적인 경향성이나 산업의 결과론적 행태를 탐색적으로 접

근하는데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의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 역시 제도적 측면에서의 한계점을 지적하는데 그쳤으며, 창조자본과 지역산업정책을 종

합적으로 다룬 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비판을 극복하는 대안적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창조계급이 지역의 경

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초지자체들 수준에서 지역별 특성에 따른 연구는 많지 않

기에 창조계급이 조절변수로서 기능하는 지역별 차이에 대한 측정이 반드시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산업정책, 창조자본, 지역경제성장의 통합적 이론모델을 대안으로 가정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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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법정 인구감소지역 여부가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창조자본 수준이 

조절할 것이다.

  가설 3-1. 법정 인구감소지역 여부가 지역경제의 양적 성장(1인당 지역총생산)에 미

치는 영향을 인재 수준(창조계층 비율)이 강화조절할 것이다.

  가설 3-2. 법정 인구감소지역 여부가 지역경제의 질적 성장(산업구조 고도화 수준)

에 미치는 영향을 인재 수준(창조계층 비율)이 강화조절할 것이다.

  가설 3-3. 법정 인구감소지역 여부가 지역경제의 양적 성장(1인당 지역총생산)에 미

치는 영향을 기술 수준(지식재산권 출원건수)이 강화조절할 것이다. 

  가설 3-4. 법정 인구감소지역 여부가 지역경제의 질적 성장(산업구조 고도화 수준)

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 수준(지식재산권 출원건수)이 강화조절할 것이다.

Ⅲ. 연구설계

1. 분석틀

본 연구는 법정 인구감소지역의 여부가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창조자

본이 두 변수 간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종속변수는 ‘지역의 경제성

장’이며, 이를 양적성장(규모의 성장)과 질적 성장(산업구조 고도화)으로 구분하여 각각 지역

총생산(GRDP)과 지식기반산업 비율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수는 ‘법정 인구감소지역 여부’이

며, 본 연구에선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지역들을 활용하여 측정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조절변수인 창조자본은 인재와 기술 관점에서 측정하며, 각각 창조계층 비율 및 

창조역량을 대리하는 지표를 통해 측정한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정책효과에 따른 지역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초지

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혁신 역량을 활용한 특화산업 형성 및 정착을 촉진하는 정책 투입이 시

작된 시점(2015년)을 기준으로 하며, 그 이후 연도별 변화를 지역별로 비교 검토한다. 따라서 

시간적 범위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이다. 공간적 범위는 비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인 기초

지방자치단체 80개와 그 비교로서 경제･사회학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며, 인구 감소지역

으로 지정되지 않은 주변 기초지방자치단체 34개를 대상으로 한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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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접지역일수록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여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유사성을 가질 확

률이 높기 때문이다. 단 광역시내 자치구는 제외하였는데, 이들은 법적으론 기초자치단체에 

속하지만, 광역시 전체를 생활권으로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정책에서도 광역권을 대상

으로 추진된 정책집행만 존재하였다는 점과 함께 주변 지역에 대한 높은 위계성(종주성)을 갖

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천지은･김민곤, 2022). 

법정 인구감소 지역(80개) 그 외 지역(34개)

고성군(강원),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거창군, 고성군(경

남),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경주시, 양산시, 김해시, 거제시, 진

주시, 순천시, 여수시, 나주시, 무안

군, 당진시, 서산시, 청주시, 아산시, 

천안시,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완

주군, 포항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

시, 춘천시, 동해시, 경산시, 사천시, 

광양시, 원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

성군, 계룡시, 구미시, 칠곡군

<표 3> 연구대상 지역

주1: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기초자지차단체)들은 제외함

주2: 비수도권 특례시인 창원시의 경우 인구 100만명을 초과한 광역시급에 해당하여 제외함

<그림 2> 연구 모형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가설검증을 위해 크게 세 가지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첫째, 분석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지역의 경제성장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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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집단(법정 인구감소 지역)과 통제집단(그 외 지역)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정하

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법정 인구감소 지역 여부가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

는 영향 간 관계에 있어 창조자본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형혼합효과모형(Linear 

Mixed Effect Model)을 활용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5) 아울러 연도별 효과(year 

effects)에 대한 통제와 강건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사용하여 실증 분석하였

다. 이러한 분석은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설문자료를 비롯한 개별 사례를 통한 연구로 진행되

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단위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은 결과의 정밀도를 높이는 유의

미한 시도로 판단한다.

조절효과의 검토는 언제, 그리고 어떤 조건 하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영향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한다. 이때 조절변수는 변수 간 관계성의 증감 정도를 조절하는데, 두 변수

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혹은 그 반대 방향으로 변화를 줄 수도 있

다(김민곤, 2019). 해당 분석절차를 통해 ① 조절변수가 종속변수에 직접 미치는 영향과 ② 

조절변수가 상호작용 항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만일 조

절변수와 상호작용 항 모두 유의하면 유사조절변수(quasi moderator variable)로, 조절변수

는 유의하지 않고 상호작용 항이 유의하면 순수조절변수(pure moderator variable)로 구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도출된 상호작용 항의 방향과 통계적 유의성을 토대로 사회자본의 조절

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천지은･김민곤, 2022). 

분석모형으로 선형혼합효과모형(Linear Mixed Effect Model)을 채택하였다. 이는 단순 

OLS 및 고정/임의효과모형 등 기존의 전통적인 모형에 비하여 개인 또는 집단을 반복 측정

하여 수집된 패널형태의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있어 유용한 방법이다(천지은･김민곤, 2022). 

먼저 기존의 전통적 회귀분석에서는 관찰치가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출되었다고 가정하며, 따

라서 오차항은 독립적이고 균일하다고 가정한다(천지은･김민곤, 2022). 

(식1)  ∋

 
∋: iid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일정하게 독립적으로 분포되어있는 

임의 변수 σ)

5) 본 연구는 Baron & Kenny(1986)가 언급한 위계적 회귀분석 과정을 따른다. 첫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며, 둘째,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각각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며, 

셋째, 앞선 단계에서의 변수 외에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곱으로 생성된 상호작용 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검증한다. 이때, 조절효과 여부는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 사이에서 각각의 결정계수( ) 값의 

변화량이 유의한지를 통해 판단한다(천지은･김민곤, 2022)



인구감소지역의 경제성장 방안에 관한 연구  175

그러나 동일한 관찰 대상을 다년에 걸쳐 반복 측정한 패널 데이터의 경우 관측 값들 간 상

관관계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iid’를 가정한 분석은 적합하지 않으며, 

관측치별로 각각 특정 절편을 가진다고 가정하고 분석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천지은･김

민곤, 2022).

(식2)  ∋
i=1, …, N

j=1, …, n

혼합모형에서는 절편 αi = 1, …, N이 임의적(random)이고 모수에 속한다고 가정한다. 이

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식3)   :  

 임의 효과로서, 모집단의 평균에 반응하는 변수임

(식2)와 (식3)을 결합하면 선형혼합효과모형이 되고, 파라미터(parameter)인 ɑ와 ß는 고정

효과(fixed effect), 

는 임의효과(random effect)로 표시된다. 혼합효과모형에서 집단 내 

상관계수(ρ)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식4)  

 












따라서 혼합효과모형에서는 분산이 집단 간 분산(



)과 집단 내 분산()으로 구분된다. 이

때 집단 간 분산이 0이면 상관계수는 0이 되며, 집단 간 분산이 증가함에 따라 상관계수는 1

에 접근하게 된다(천지은･김민곤, 2022).

3. 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

본 연구는 비수도권 중소도시들에서 실시된 지역산업 정책이 지역의 양적･질적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특화･연고 산업 육성산업으로 대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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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제성장 정책이 투입된 지역들을 대상으로 법정인구 감소 지역(처치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지역(통제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 간 연도별 변화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은 저량(Stock)이 아닌 유량(Flow) 간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동태적 특성

을 반영하고자 가능한 모든 변수를 ‘전년도 대비 변화율’로 치환하였다(손윤희, 2018; 박승준･

권오성, 2016). 변수 수준은 지역 내 인구를 사용하여 1인당 및 1천인당 산출 지표를 활용함

으로써 단위를 통일하였으며, 전체 대비 해당 변수 값의 비율로 측정하였다<(식5) 참조>. 

(식5)   






 : t년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 t년도의 지표




 : t-1년도의 지표

1) 종속변수: 지역경제성장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지역의 경제성장이다. 이를 양적 및 질적 성장으로 각각 구분하여 측

정한다. 먼저 양적 성장은 ‘지역총생산(GRDP)’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지역 내 가계･정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합산한 것으로, 지금까지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지역의 양적 경제성장의 측면을 대표하는데 사용하였다(문동진･홍준현, 

2021; 김민곤 외, 2020; 윤지웅 외,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도 지역의 양적 경제성장 지표로 

채택하였다. 다음으로 질적 성장은 이들 지역들에 일련의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산업구

조의 고도화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지역 내 전체 산업 중 ‘지식기반산업 비율’로 측정하였다. 

과거의 경우 제조업이 높은 부가가치 및 승수효과를 이끌어내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대표하

는 지표로 사용되었다(오세운･홍준현, 2013; 강윤호, 2008; Alexander, 1951).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4차 산업 혁명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정책들의 목표도 수도권과 달리 인구 및 자본

과 같은 규모의 경제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식기반산업을 성장시켜 산업 경쟁력을 갖추

도록 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김헌민･박윤경, 2013; 이성민･강병수, 2000). 따라서 이를 참조

하여 산업구조 고도화는 전체 산업 대비 지식기반산업 분야6)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6)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하는 산업들은 컴퓨터, 반도체, 첨단전자부품, 통신기기, 생물, 정밀화학(신소재 포함),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기, 첨단운송장비(항공기 포함),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사업서비

스,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 광고, 디자인, 신문･방송, 문화사업 등이 해당하며, 표준산업 분류상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천지은･김민곤, 2021).



인구감소지역의 경제성장 방안에 관한 연구  177

2) 독립변수: 법정인구감소지역 여부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법정인구감소지역 여부’이며, 이를 대리하기 위한 측정변수로 ‘인구

감소지역 지정 여부’를 활용한다. 인구감소지수는 지역 내 인구 및 경제활력 정도와 관련하여 

경향성을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비수도권 중소도시들의 경우 지역 특화･연고사업 정책투입

이 지역 및 시기상 큰 차이가 없으나, 이때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

들이 중복적으로 투입되어 각 정책별 효과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분리하여 살펴

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천지은･김민곤,2022; 강정훈 외, 2017; 허가형, 2016). 따라서 

법정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 경제성장에 대한 차별성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한 대리지표로 법정

인구감소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0과 1의 더미변수로 하여 활용한다.

3) 조절변수: 창조자본

먼저 창조 자본은 3T에서 관용을 제외한 인재와 기술 관점에서 측정한다. 관용은 플로리다

가 사용한 게이 지수는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수집이 불가능하며, 대리지표로 사용된 외

국인 비율 역시 우리나라 비수도권 지역들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은 저숙련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박민정 외, 2023; 

유민이 외, 2020). 아울러 창조인재들의 이주 상태 뿐 아니라 완전한 정착을 통해 이들 간 형

성된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에 의한 이른바 ‘창조성’에 의해 도출되는 산출물인 유･무

형적 기술적 혁신이 종속변수인 지역의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규환･박인권, 2018; 유광민 외, 2015).

먼저 인재의 관점에서는 지역 내 창조인재의 비율을 활용하였으며, 이는 지역 내 전체 산업 

종사자 중 창조인재에 해당하는 직업군의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직무 성격별 창

조계층의 구분은 지역 내 단순 작업만 수행하는 인력을 창조계층에 제외함으로써 계층의 이

질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창조계층과 고학력자를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창조계층은 교육수준뿐 아니라 직무의 성격(창조성, 지식의 생산과정에의 관여)등

이 중요하기 때문이다(천지은, 2022; 오은주,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매년 실시되는 지역

별 고용조사를 바탕으로 중분류(2-Digit) 수준에서 측정하였다. 작업분류 코드를 활용해 창조

계층을 핵심창조, 전문창조, 문화예술계층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우리나라 6･7차 직업분류 

기준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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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본 연구에서 창조계층의 구분 

항목 계층구분 내용

창조자본 창조계층

핵심창조

∙ 과학･정보통신･공학 등 연구자 및 전문가

∙ 과학 및 교육 관련 전문직

∙ 정보통신･공학･과학 기술직

전문창조
∙ 공공･행정･경영･의료 등 각 분야별 전문직

∙ 법률･행정･경영･금융 의료 등 전문직

문화예술 ∙ 문화･예술･스포츠 등 전문가 

*천지은(2022) 및 오은주(2015)의 연구에서 재발췌

다음으로 기술의 관점에서는 창조역량을 대리하는 지표로서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를 측정

한다. 지식재산권의 경우 지역 내 산업 구조가 고도화될수록 중요한 생산성 요인으로 작용하

며, 지식재산권의 많을수록 창조인재의 비율이 높고 이들 간 네트워크 형성 및 활발한 활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 지표들은 지역의 활력과 역동성, 창조성을 나타낼 수 있는 대리지

표로 많은 연구들에서 검증되었다(천지은 외, 2022; 임태경, 2021; 이종호 외, 2020; 이철

호, 2011; 최병훈･조현석, 2010). 

4)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대표적인 지역경제성장이론으로 내･외생적 성장요인들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이는 다음 <표 5>와 같다. 

7) 해당 산업 종사자 중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상용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산업 분야는 아래표 

변수명 측정지표 측정방법

종속

변수

양적･질적 

경제성장

1인당 지역총생산 지역총생산 ÷ 총 인구 수

지식기반산업7) 

비율

지역 내 지식기반 산업 종사자 수
×100

지역 내 산업 총 종사자 수

독립

변수

법정인구

감소 지정

법정인구감소 

지정여부
법정 인구감소지역=0,  그 외지역 =1

조절

변수
창조자본

인재
창조계층에 속한 주민들 수

×100
행정구역 상 총 상주인구 수

기술 매년 지식재산권 출원건수

<표 5> 변수 측정 지표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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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을 제외한 재정지출 총액

주: 국가통계포털(KOSIS)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시계열 자료로 확보

먼저 외생적 성장요인으로 지역 내 시장 및 경제규모와 연관된 생산요소와 관련된 지표들을 

선정하였으며, 지역 내 ‘상공업 입지면적 비율’, ‘지역 내 사업체 수’, ‘1인당 재정지출 총액’을 

본 연구에서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내생적 성장요인으로는 생산성과 관련된 ‘인구 1000인당 

사설학원 수’, ‘지역 내 대졸 이상 학력자 수’를 선정하였다. 해당 변수들은 내･외생적 경제성

장이론과 관련하여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반복 입증된 변수들로 이러한 지

표들은 국가통계포털에서 기초 자치단체(시군구) 수준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최은호･홍준현, 2020; 김민곤 외, 2020; 이정록, 2016; 하봉찬, 2016; 이재민･

김희호, 2015; 이현훈 외, 2012; 원유호 외, 2011; 강윤호, 2008; 안국신, 2008; 강종원, 

2004; 심재희, 2003; 김영수, 2003; 김명수, 1998; 손재영, 1991; Peterson, 1981). 아울러 

내･외생적 경제성장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외부적인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연도 더미(year 

dummy)를 함께 통제하였다. 

참조. 

제조업(C): 20 화학산업, 21 의약산업, 22 플라스틱 산업, 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6 전자산업, 27 의료/정밀기기.광학기계제조업, 28 전자기기제조업, 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30 자동차 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통신업(J) : 64 통신업 / 금융･ 보험업(K): 65 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 67 금융･보험관련 서비스업 / 사업 서비스업(M): 72 정보처리･컴퓨터 운영 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4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75 사업지원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O): 80 교육서

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P), 85 보건업, 86 사회복지사업 /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Q): 87 

영화･방송･공연 산업, 88 기타 오락 등 관련 산업

변수명 측정지표 측정방법

통제

변수

외생요인

상공업입지 

면적비율

상공업 입지면적
×100

행정구역 상 총 면적

지역 내 

사업체 수 
  



(
지역내 사업체 수

×100 )
총 상주인구 수

1인당 재정지출 

총액

당해연도 해당지자체의 재정지출* 총액
×100

지역 총인구

내생요인

1000인당 

사설학원 비율 
  



(
사설학원 수

×1000 )
총 인구 수

지역 내 대졸 이상 

학력자 수

지역 내 대학교 이상 졸업자 수
×100

지역 총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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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기초통계 분석결과

먼저 변수별 기초현황에 대해 독립변수인 법정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른 처치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 검토하면 <표 6>과 같다. 지역 간 비교를 살펴보면 법정인구감소지역들이 

그 외 지역들에 비해 종속변수인 지역총생산, 지식기반산업비율의 평균이 낮았으며, 창조 자

본에 해당하는 지표들인 인재 및 기술에 해당하는 지표들 역시 낮게 나타났다. 통제변수에 있

어서도 역시 법정인구감소지역이 낮게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관련 지표들이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변수
법정인구감소지역 그 외 지역

M(SD) Min Max M(SD) Min Max

1인당지역총생산 1.06(0.033) 0.39 1.51 3.52(0.081) 1.74 4.41

지식기반산업비율 1.02(0.125) 0.45 1.43 2.53(0.025) 1.48 3.33

창조계층비율 1.01(0.078) 0.75 1.37 2.89(0.002) 1.47 3.49

지식재산권출원 1.00(0.016) 0.63 1.30 3.41(0.009) 1.70 4.31

상공업입지면적 1.02(0.043) 0.76 1.50 2.31(0.851) 1.69 4.96

지역 내 사업체 1.08(0.086) 0.83 1.84 1.45(0.025) 1.06 3.41

지역 내 대졸 이상 학력자 수 1.11(0.025) 0.87 1.55 1.54(0.044) 1.78 2.98

1인당 재정지출 총액 1.67(0.150) 0.97 1.47 2.78(0.241) 1.63 3.76

1000인당 사설학원 1.26(0.089) 0.80 1.62 2.25(0.089) 2.16 4.69

<표 6> 기술통계량

주: 법정 인구감소지역(80개 도시), 그 외 지역(34개 도시) / 단, 각 변수는 전년 대비 변화율의 평균임

다음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중요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의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가설검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VIF값을 확인한 결

과 10이하의 값을 나타냈다. 아울러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종속변수인 1인당 

GRDP 및 지식기반산업 비율은 독립변수(법정인구감소지역 여부) 및 조절변수(인재 및 기술

측면), 통제변수에 해당하는 내･외생적 경제성장요인 등에 대해서도 상관계수 값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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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son 상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1인당 지역총생산 1

② 지식기반산업 비율 0.54 1

③ 법정 인구 감소지역 여부 0.84*** 0.74*** 1

④ 창조계층 0.66* 0.81*** 0.71** 1

⑤ 지식재산권 출원건 0.80*** 0.75*** 0.70** 0.61* 1

⑥ 1인당 재정지출 총액 0.71* 0.57 0.66** 0.49 0.38 1

⑦ 1000인당 사설학원 수 0.61* 0.63* 0.68** 0.54 0.63* 0.53 1

⑧ 상･공업 면적비 0.74*** 0.71** 0.69** 0.50 0.67* 0.77** 0.47 1

⑨ 지역 내 사업체 수 0.71** 0.67* 0.70** 0.64* 0.59* 0.73** 0.53 0.84** 1

⑩ 지역 내 대졸이상 졸업자 수 0.63** 0.74** 0.76** 0.77*** 0.71** 0.56* 0.66** 0.51 0.61* 1

<표 7> 변수 간 상관 분석 결과

주: 짙은 회색은 1%, 중간농도 회색은 5%, 옅은 회색은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아울러 종속변수인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

해 t-test를 시행하였다(<표 8> 참조). 그 결과, 법정인구감소지역과 유사지역의 지역총생산

(t=3.133, p=0.006) 및 지식기반산업비율(t=3.488, p=0.003)이 모두 95% 신뢰수준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차

t df
변수명 Mean S.D. SEM

95% CI

하한 상한

1인당 지역총생산
인구감소지역 1.011 0.047 0.002

0.004 0.021 3.133** 180.9
유사지역 2.046 0.088 0.004

지식기반산업 비율
인구감소지역 1.007 0.021 0.004

0.007 0.025 3.488*** 228.2
유사지역 2.015 0.045 0.006

<표 8> 종속변수의 지역별 T-test 분석결과

주1: ***은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주2.: 두 종속변수 모두 Levene의 등분산 검정결과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2. 법정인구감소지역 여부, 창조자본, 지역경제성장 간 관계

1) 양적 경제성장 측면

먼저 1인당 GRDP를 종속변수로 하는 양적 경제성장의 경우, 법정 인구감소지역 지정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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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모형 Ⅰ, Ⅱ, Ⅲ에서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274, .228, .200). 아

울러 조절변수로 설정한 창조 자본을 대표하는 두 변수인 인재(.188, .145) 및 기술(.200, 

.166). 역시 모형 Ⅱ, Ⅲ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 항 역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112, .115). 분석결과 법정인구감소지역 여부와 지역의 

양적 경제성장의 관계에 있어 교량형 연결망은 조절변수로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상호작용 항 역시 창조계층의 경우 부호가 b1(=.188)>0, b2(=.145>0, b3(=.110)>0으로 나

타났으며, 지식재산권 출원건수의 경우 부호가 b1(=.200)>0, b4(=.166)>0, b5(=.115)>0으로 

나타나 모두 강화조절효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변수명

고정효과(Fixed-Effect)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

Coef. S.D. Coef. S.D. Coef. S.D.

인구감소지역유무 .274 *** .003 .228 *** .001 .200 ** .001

창조계층비율 .188 *** .000 .145 ** .000

인구감소지역 유무*창조계층비율 .112 ** .003

지식재산권 출원건수 .200 ** .004 .166 ** .004

인구감소지역 유무*지식재산권 출원건수 .115 * .003

1000인당 사설학원 수 .066 .001 .065 .001 .065 .001

상･공업 면적비율 .275 *** .002 .250 *** .002 .221 *** .002

지역 내 사업체 수 .185 ** .010 .161 ** .010 .144 ** .010

1인당 재정지출총액 .157 ** .021 .155 ** .021 .155 ** .021

지역 내 대졸이상 졸업자 수 .133 ** .006 .133 ** .006 .133 ** .006

상수항 2.941 *** .016 2.747 *** .016 2.566 *** .016



(2016) .139 ** .008 .139 ** .008 .138 ** .008



(2017) .164 ** .028 .161 ** .028 .156 ** .028



(2018) .137 ** .005 .134 ** .005 .133 ** .005



(2019) .185 *** .003 .181 *** .003 .181 *** .003



(2020) .109 * .014 .109 * .014 .108 * .014



(2021) .137 ** .016 .137 ** .016 .136 ** .016

<표 9> 양적 경제성장(1인당 GRDP)에 대한 변수별 영향 추정결과

주1: ***은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주2: 모형별 확률효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확률효과(Random-Effect)

절편 잔차

모형Ⅰ .083 .003

모형Ⅱ .080 .003

모형Ⅲ .078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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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적 경제성장 측면

먼저 지식기반산업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질적 경제성장의 경우, 법정 인구감소지역 지

정 여부가 모형 Ⅰ, Ⅱ, Ⅲ에서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432, .364, 

.318). 아울러 조절변수로 설정한 창조자본을 대표하는 두 변수인 인재(.232, .213) 및 기술

(.182, .154). 역시 모형 Ⅱ, Ⅲ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항 역

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110, .108). 분석결과 법정인구감소지역 여부와 

지역의 질적 경제성장의 관계에 있어 교량형 연결망은 조절변수로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상호작용항 역시 창조계층의 경우 부호가 b1(=.318)>0, b2(=.213)>0, b3(=.110)>0

으로 나타났으며, 지식재산권 출원건수의 경우 부호가 b1(=.318)>0, b4(=.154)>0, 

b5(=.108)>0으로 나타나 모두 강화조절효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변수명

고정효과(Fixed-Effect)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

Coef. S.D. Coef. S.D. Coef. S.D.

인구감소지역유무 .432 *** .001 .364 *** .001 .318 ** .001

창조계층비율 .232 ** .002 .213 ** .002

인구감소지역 유무*창조계층비율 .110 ** .004

지식재산권 출원건수 .182 ** .000 .154 ** .000

인구감소지역 유무*지식재산권 출원건수 .108 * .002

1000인당 사설학원 수 .021 .000 .021 .000 .021 .000

상･공업 면적비율 .219 *** .003 .219 *** .003 .219 *** .003

지역 내 사업체 수 .210 *** .001 .210 *** .001 .210 *** .001

1인당 재정지출총액 .110 * .006 .110 * .006 .110 * .006

지역 내 대졸이상 졸업자 수 .188 *** .022 .188 *** .022 .187 *** .022

상수항 2.487 *** .377 2.366 *** .377 2.364 *** .377



(2016) .132 ** .024 .123 ** .024 .111 ** .034



(2017) .127 ** .011 .127 ** .011 .126 ** .011



(2018) .108 ** .015 .108 ** .015 .108 ** .015



(2019) .105 *** .015 .101 *** .015 .101 *** .015



(2020) .129 * .016 .123 ** .016 .123 ** .016



(2021) .103 * .005 .103 * .005 .102 * .005

<표 10> 질적 경제성장(지식기반산업 비율)에 대한 변수별 영향 추정결과

주1: ***은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함

주2: 모형별 확률효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확률효과(Random-Effect)

절편 잔차

모형Ⅰ .076 .001

모형Ⅱ .073 .001

모형Ⅲ .07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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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법정인구감소지역 대상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이 단지 ‘지원’이 아닌 ‘지역경제성장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사

업을 발굴･계획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매우 정책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경제

활동 가능 인구기반과 기초인프라가 취약한 법정인구감소지역에서 과연 무엇이 이를 가능하

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단초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본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국가차원의 비수도권 중소도시 경제성장정책의 흐름이 지

식기반산업 중심이었다는 점을 착안하여, 그 변화가 지역 내 ‘창조자본’ 구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토대로 통계적인 검증을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대규모 기간산업

(key insdustry)에 기반한 산업도시 건설을 통해 국가경제를 견인했던 과거의 경제성장정책

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역경제성장의 영향요인을 도출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법정인구감소지역 여부와 지역경제성장 간 관계에 있어 창조자본의 조절효과를 

가질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3개의 가설을 통해 법정인구감소지역과 지역의 경제성

장, 창조자본 간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설1. ‘법정인구감소지역 여부가 지역

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창조자본 수준은 지역의 경제성장에 정(+)의 역

할을 미칠 것이다’, 가설3. ‘법정 인구감소지역 여부가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창

조자본 수준이 조절할 것이다’ 모두 지지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양적 경제성장과 질적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두 개의 모델에서 법정인구

감소지역들에 비해 인구의 양적･질적 상태가 우수한 그 외 지역들에서 창조 자본을 대리하는 

두 지표들이 모두 지역의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호작

용항의 경우도 강화조절효과를 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 내 창조계층에 속하는 주

민들의 수가 증가하거나 또는 지식재산권 출원이 증가할수록 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들의 경

제적 효과가 더욱 커지는 상승효과를 가짐을 의미한다. 이는 지식기반산업에 혁신이 주요한 

성장요인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Yeşil & Doğan,2019; Murphy et al., 2016; Ghazinoory et al., 2014; Crescenz & 

Percoco, 2013; Doh & Acs, 2010; 최병훈, 2017; 최병훈･김연순, 2016; 최병훈･조현석, 

2010).

아울러 창조자본이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혁신과 지역의 경제성

장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강화한다는 해외연구들의 주장이 한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

음을 실증한 결과라 할 수 있다(참조: Peck, 2005; Scott, 2006; Gibson & Klo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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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Florida, 2003). 특히 그 효과의 수준이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으로 대표되는 질적 경제

성장 모델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을 유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즉 창조자본의 수준

인 아이디어의 촉진과 혁신이 중요시 여겨지는 지식기반산업의 성장과 관련이 있으며, 지식

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내 혁신차원에서 유의한 성장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실증결과로 해석된

다. 즉 창조자본의 인재와 기술 측면의 형성은 지역 내 관련 참여자들에게 협력을 촉진하고, 

새로운 지식을 유통시키며, 상호학습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성 및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식기반산업이 성장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비수도권 중소도시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일련의 경제성장 정책 사

업들에 있어서 창조자본의 중요성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최근까지 정부의 경제성장정

책의 기조는 ‘인프라 구축 및 확장’이 아닌 ‘사람중심의 경제’라는 캐치프라이즈를 통해 지역 

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지역 맞춤형 혁신인재 양성과 관련 플랫폼(R&D시설) 이

용 활성화 등의 지역 혁신 생태계 활성화에 초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 과학기술 

및 산업 중심의 ‘인프라 구축 및 확장’에 중점이 맞춰지고 정작 혁신역량의 주체인 지역 내 

사람 간 연결을 어떻게 확대하고 양질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천

지은･김민곤, 2022). 특히 선행연구 및 연구 결론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비 법정인구감소지

역뿐 아니라 법정인구감소지역에서도 창조자본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타

났다는 점은 정책적 접근에 있어서 창조자본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강조되어

야 할 필요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창조자본의 경우 알려진 바와 같이 제도적 개입 또는 인프라 구축만으로 쉽게 형성

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며, 장기적 측면에서 ‘Value-Chain Nest’ 조성을 필요로 한다. 이

는 ‘인프라’가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라는 목표 변경과 함께 구체적으로 ➀ 지역 내 비즈니

스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➁ R&D인프라 공유 활성화 제도 구축, ➂ 창조계급의 지

역착근 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지역 내 비즈니스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지식기반산업에 중요한 생산요소인 혁신이 

결국 비즈니스 공동체 내에서 협업을 통해 창출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혁신은 단순히 창조적

인 사람들의 집합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주도

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나오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비즈니스 공동체로서 

창조인재들의 참여가 그들 개인과 공동의 이익 모두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밀

도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예시로 지역 내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자체별 혁신과 

관련된 연구사업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때 지역대학, 지역 내 민간기업(대

기업 및 중견･중소기업 포함)과 정출연 등 지역 내 혁신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또

한 상대적으로 혁신자원의 우위를 갖고 있는 민간 기업이 지역 내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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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거나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방안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비즈니스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노력은 현장에서 창조인재들 간 만남과 

네트워크를 직접적으로 독려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참여자들은 혁신역량을 형성 및 강화

하여, 혁신을 창출하기 용이한 환경이 구성될 수 있다(천지은･김민곤, 2022).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R&D관련 인프라의 공유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지식기반산업의 중견･중소기업체의 경우 일련의 연

구 장비 등이 부족하거나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반면 지역대학 및 정출연의 경우 이러한 시설 및 인적자원을 충

분히 보유하고 있다. 물론 지금도 종합포탈시스템(ZEUS)8)이 있고 이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

용에 제한이 발생하는 등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내 중견･중소기업들에게 협력

하는 연구원 및 교직원에 대해 평가에 가산점을 주거나 지역대학 및 정출연의 장비를 이용하

는 경우 이들 기관에 대한 평가에 가산점을 주는 형태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역대

학 및 정출연이 중견･중소기업들이 원하는 연구 장비를 획득하려고 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

는 등의 핀셋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지역 내 창조인재들 간 협업의 동기가 증진될 것으로 판

단된다.

세 번째로 고려할 점은, 창조인재들의 지역 착근을 위한 개선 노력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는 것이다. 비수도권 중소도시들에 이주한 창조인재들이 체감하는 가장 어려운 점은 정주환

경 인프라의 개선이 아니라 정출연의 지방이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창조

인재들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창조자본 간 네트워크 관계의 

유지와 확대에 제한을 느끼게 되어 창조인재들의 수도권으로 재 이탈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혁신 창출의 근본적인 성패가 창조자본의 지역 내 형성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창조적인 사람’ 간에 관계를 맺을 ‘네트워크’가 지역에 형성 및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들이 지역 내 착근하여 새로운 관계성 즉 네트워

크를 맺고 형성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뿐 아니라 창조인재 간 네트워크를 형성･개선하는 종

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법정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된 경제성장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증분석하기 

위해 비수도권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된 특화산업 정책과 지역의 경제성장, 창조자본 간 관

계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이론적 논의를 확대하고 실천적 개선점을 도출하는 근거자료로 제공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반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통계청에 공시된 자료를 

8) 국가 연구시설 장비 진흥센터(NFEC)가 제공하는 종합 포털시스템이다(출처:https://www.zeus.go.kr/m

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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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기에 제한된 변수에 의존하여 인과관계를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창조자본의 경우 플로리다(Florida)의 3T(인재, 기술, 관용)분야 가운

데 관용 측면을 측정하지 못하였으며, 인재와 기술 역시 시군구 단위에서 대리지표를 통해 측

정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아울러 연구대상에 있어서도 수도권 및 광역시, 특례시를 제외했

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적용에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 기초지

자체들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할 뿐 아니라 플로리다(Florida)의 3T를 정확히 대표하는 

지표를 개발 및 다양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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